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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 국책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의존을 억제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색과 필요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국고보조사업 제도의 한 형태임

• 그러나 국책 공모사업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 규모 및 비율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둘째, 지역 인프라와 재정력 차이로 인해 공모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

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셋째,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이 요구됨

‒ 실제 국책 공모사업이 기존 인프라와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이로 인해 공모사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국책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 사업 규모 및 수, 선정 기관의 특성 등의 전반

적인 사업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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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 국책 공모사업의 정의 및 목적 등을 살펴보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최근 5년 

동안의 분야별‧회계별 공모사업의 실태 및 관리‧운영체계의 전반적 내용을 기술함

• 국책사업을 공모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책 공모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3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함

‒ 첫째, 2018~19년도를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정도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의 위치 및 부담 

정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음

‒ 둘째,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언론 기사를 통한 공모사업 핵심 이슈를 분석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시 기사화를 통한 홍보 및 지역적 핵심 현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마지막으로 기존 공모사업 선정기준이 수도권에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공모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를 통해 현행 국책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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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국책 공모사업 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1. 국책 공모사업 개관

1) 국책 공모사업의 개요

국책 공모사업 정의

• 공모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운영 형태 중 하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대가 없이 재원을 급부하는 과정

에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함(한국재정정보원, 2018)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함

‒ 또한 모집대상과 지원영역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국책 공모사업 목적 및 연혁

•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의 목적은 중앙정부에 치우친 재정의존도를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특히 공모사업은 각 지방정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규모를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지방정부 의지와 책임성 확보,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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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추진 근거 규정은 있으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개념이나 공모사업 

추진 세부기준 등(예: 100억 이상의 국고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중앙부처가 임의적 혹은 내부기준에 의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공모사업은 2011년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주요 내용 변화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그림 2-1︱국고보조금 시행 연혁 •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2018: 41) 재구성

2) 국책 공모사업 일반 현황

국책 공모사업 규모

•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를 부담

하도록 하고 있음

• 2020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97조 7,153억 원이며 이 중 8조 455억 원, 8.23%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되고 있으며, 매 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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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
(단위 : 억 원, %)

출처 : 행정안전부. 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공모사업은 회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기금사업이 64개, 일반

회계 58개 순으로 나타남

사업수 비중(2020)
국고
보조율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사업비 국비

전체

일반회계 35 44 46 60 58 4.4 4.4 53.2
특별회계 35 50 57 53 49 55.7 56.6 53.9
균특회계 8 14 16 22 14 26.9 28.9 56.9
기금 34 54 57 67 64 13.0 10.2 41.6
전체 112 162 176 202 185 100.0 100.0 53.1

• 표 2-1︱회계별 공모사업 수와 규모 •
(단위 : 개, 억 원, %)

출처 : 박병희 외(2020).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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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년 사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의 비율은 4.28%에서 2020년도 8.23%

까지 두 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국책 공모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전체 국고보조사업 보조율보다 낮은 편임

‒ 2020년 기준으로 사업당 평균 총사업비는 434.9억 원이며 국고보조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임

‒ 표 2-3을 살펴보면, 공모형 국고보조율은 53.1%인 반면에(2020년 기준), 전체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율이 67.1%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재정기능별로 공모사업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업수에서는 

농림수산부문이고, 총사업비는 3.0조 원임

‒ 농림수산부문의 공모사업이 매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문화관광부문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은데, 2020년 기준으로 총사업비 98억 원, 46개 

사업을 분포됨. 사업 당 배분 금액이 약 2.1억 원으로 소규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건수는 많지 않지만(총 11건) 총사업

비는 2.2조 원으로, 한 사업당 예산 규모가 큼

(억 원, %)

공모사업
전체
국고
보조
사업
(B)

(A/B)

사업당
평균
사업비
(억 원)

일반.
지방
행정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중소
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합계
(A)

사업수

2016 4 　 31 6 6 10 46 2 4 2 1 112 839 13.3 266.9

2017 4 1 41 11 9 10 68 5 6 6 1 162 960 16.9 184.6

2018 7 1 45 10 11 10 75 5 4 7 1 176 990 17.8 284.3

2019 7 1 48 11 19 12 77 8 7 11 1 202 1,062 19.0 318.1

2020 5 1 46 11 17 11 69 6 7 11 1 185 1,033 17.9 434.9

•표 2-2︱최근 5년간 공모사업의 규모와 기능별 분포 •
(단위 : 개,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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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

공모사업
전체
국고
보조
사업
(B)

(A/B)

사업당
평균
사업비
(억 원)

일반.
지방
행정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중소
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합계
(A)

2016

총
사업비 1,043 　 541 4,788 44 1,534 19,302 802 1,254 477 113 29,897 698,496 4.3 　

국비 561 　 296 2,148 33 883 8,657 337 574 191 56 13,736 460,700 3.0 　

국고
보조율 53.8 　 54.7 44.9 74.2 57.6 44.9 42.0 45.7 40.1 50.0 45.9 66.0 　 　

2017

총
사업비 1,367 72 79 7,851 21 1,554 26,851 2,540 1,728 4,738 108 46,909 698,690 6.7 　

국비 1,156 42 32 3,498 15 891 12,110 1,232 819 2,658 54 22,509 464,318 4.8 　

국고
보조율 84.6 58.7 41.0 44.6 74.2 57.4 45.1 48.5 47.4 56.1 50.0 48.0 66.5 　 　

2018

총
사업비 573 23 62 7,677 17 1,660 24,966 2,214 1,679 11,063 107 50,040 758,371 6.6 　

국비 305 11 32 3,657 14 918 11,004 1,311 793 5,834 54 23,932 501,728 4.8 　

국고
보조율 53.2 50.0 51.2 47.6 83.6 55.3 44.1 59.2 47.2 52.7 50.0 47.8 66.2 　 　

2019

총
사업비 370 23 90 9,199 66 2,130 31,473 2,946 2,875 14,986 106 64,265 883,293 7.3 　

국비 211 11 46 4,464 36 1,228 15,180 1,688 1,387 8,299 53 32,604 588,397 5.5 　

국고
보조율 56.9 50.0 51.5 48.5 55.3 57.7 48.2 57.3 48.2 55.4 50.0 50.7 66.6 　 　

2020

총
사업비 137 22 98 22,322 87 2,708 29,919 710 6,832 17,518 102 80,455 977,153 8.2 　

국비 88 11 53 11,963 48 1,521 15,110 355 3,524 9,973 51 42,696 655,956 6.5 　

국고
보조율 64.5 50.0 53.9 53.6 54.6 56.2 50.5 49.9 51.6 56.9 50.0 53.1 67.1 　 　

출처 : 박병희 외(2020)

국책 공모사업의 관리체계

• 국책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는 한국재정정보원(2018)의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자료를 

발췌·요약하였음

• 공모사업은 ‘공모와 선정’, ‘집행’, ‘정산평가’로 구분하여 관리체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모와 선정 단계를 제외한 집행 및 정산평가는 기존 국고보조금과 관리체계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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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받고, 평가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침

사업
공고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 공모사업 관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선정절차의 투명

성에 관한 논의임

• 공모사업 선정기준은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한 기준을 통해 제시하고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를 평가 기준으로 규정”하였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함(국고보조금 통합지침 제1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 확보 여부”를 고려함

• 실제 대표적인 공모사업 선정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래 표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형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요소를 

구분한 것임

‒ 대표적 공모사업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과 계획성, 전문성,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조달과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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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모사업

평가기준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시범도시
(2007년)

첨단의료
복합단지
(2009년)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2015년)

소방복합
치유센터
(2018년)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2019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018년)

스타트업
파크조성
(2019,
2020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2020년)

K-바이오
랩허브
(2021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2021년)

사업목적 
달성(적정성) 및 
계획성

∨ ∨ ∨ ∨ ∨ ∨

입지여건 적합성 ∨ ∨ ∨ ∨ ∨ ∨ ∨

과제 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평가)

∨

재원조달의 용이성 ∨ ∨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 ∨ ∨ ∨ ∨ ∨

개발 용이성, 
부지 확장성 ∨ ∨ ∨

접근성 ∨ ∨ ∨ ∨ ∨

정주여건 ∨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협업 역량 ∨ ∨ ∨ ∨ ∨

신청기관 추진의지,
지자체 지원 ∨ ∨ ∨ ∨ ∨ ∨ ∨ ∨

환경영향 ∨ ∨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 ∨ ∨

주민 수용성 ∨ ∨

선정 지역 인천 대구·경북,
충북 대전 충북 경북 대전 인천, 

대전 경남 인천 충북

• 표 2-3︱대형 공모사업 평가기준(예시) •

출처 : 각 공모사업 신청 공고안 참조

• 사업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마지막으로 운용평가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함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검증 기관)으로부터 정산

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 공모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13

2. 해외사례 검토

1)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 제도 

•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과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포괄보조금은 그 사용에 있어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하위정부

(주정부/지방정부)에 많은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보조금으로 하위정부의 일반재원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특정보조금은 인구, 면적, 1인당 소득 등을 기준으로 특정 공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특정 공식 보조금(formular categorical grants)과 연방정부가 지정한 사업에 

대해 하위정부의 신청에 의해 배분되는 특정사업 보조금(project categorical grants)

으로 구성됨

• 특정보조금 중 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 공모사업과 유사한 제도이며 그 지급에 관하여 

연방정부에 자유 재량권을 주는 보조금임

‒ 모든 보조금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업 완료 후 감사를 받아야 함

2) 주 정부 공모사업의 절차와 운영

주 정부 공모사업의 절차

• 공모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특정보조금(사업보조금)의 경우 사업부서마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주어짐

❏ 사전절차
•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기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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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범위, 지급대상, 지급방법, 감독방식 등을 포함하는 운영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시작됨(윤태섭, 2015)

‒ 운영사항을 고시하고, 고시에 따라 보조사업자(하위정부)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함

‒ 신청하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주 정부 차원에서 신청사 작성 요령 및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 

10 Tips 고려 사항

조직 설립배경
(Organization Background)

조직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직설립 시기, 설립자, 설립방식 및 
조직변천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재 조직 목표
(Organization’s current goals) 조직 설립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재 조직 목표

현재 운영 사업
(Current programs) 조직의 임무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제안 사업
(Program or Project request only)

보조 사업에 지원하게 된 취지 또는 보조 사업을 제안하게 된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업 평가 방식
(Evaluation)

전반적 조직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 지원 또는 제안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

사업 운영 시 협력방안
(Collaboration)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상호작용 

사업 운영수단 획득방안
(Inclusiveness)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자원인 인력, 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의 획득 
방안

조직관리 방식 
(Board / Governance)

관리자의 조직 관리방식 및 사업관리 위원회 실적 등을 포함한 조직 
운영 효율성

자원봉사자 획득 
(Volunteers) 자원봉사자 획득 방안

조직 발전 기획안
(Planning) 향후 3~5년 간 조직 발전과 관련한 기획안

•표 2-4︱콜로라도 주 보조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심사 중점 사항
(Colorado Common Grant Application Tips) •

출처 : Colorado Common Grant Application User’s Guid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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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절차
• 특정보조금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하위정부는 개별사업에 

대해 사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성과평가지표,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민 수, 보조금 삭감 유무, 달성되지 않은 

목표, 행정상 변동, 경비지출내역, 주목할 만한 성과를 포함함

❏ 사후절차(성과감사)
• 특정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OMB가 제시하는 항목에 

따라 실시되나 주 정부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OMB의 10 common grant audit issues의 경우 연방정부 보조사업자 관리를 위한 도구

이었으나, 주 정부 단위에서의 보조사업자 관리 지침 작성에도 준용되고 있음

서비스 영역 성과평가지표

노인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 부양자와 거주하는 비율, 요양원에 
거주하는 비율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교통 이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ADL을 경험하는 비율

노숙 및 주거

 노숙자 수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경험이 있는 사람 및 가구원 수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야 했던 아동수
 빈곤인구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 인구
 저당 채무자 수
 강제 퇴출 개인 및 가구원 수 

청소년 및 가족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수
 0~17세 사이 아동 중 성장발달 저해 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
 5~12세 사이 아동 중 방과 후 보호자 및 도우미에 의해 돌봄을 받지 않고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
 고등학교 졸업 비율
 고등학교 자퇴 비율

•표 2-5︱보조사업 성과 감사 지표(조지아 주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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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영역 성과평가지표

장애인

 SSI 수급자 수
 특수교육을 받고 있거나 욕구가 있는 장애아동 수
 일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수
 성인 장애인의 취업률
 성인 장애인 중 생계유지 가능 소득을 얻는 비율
 빈곤선 아래에 있는 장애인 수

HIV/AIDS
 신규발견자 비율
 보유자 수
 감염자 중 안전하고 안정된 거주지를 갖고 있는 비율

고용
 실업률
 실업급여 수급률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도 아니고 취업 상태도 아닌 청년 비율

출처 : Human service grants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A

주 정부 공모사업의 운영 : Florida Department of State

• 주 정부 보조금의 경우 일반적 절차보다는 각 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보조금에 대한 booklet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개요 및 

신청절차, 대상 등을 설명(플로리다 주의 경우 각 Department(주 정부 부처; 우리나라 중앙행정

기관에 해당))별로 보조금 안내서를 발행함

‒ Florida Department of State(내무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의 경우 사업부서별로 

아래의 보조금을 운영함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Cultural and Museum grants, Culture Builds Florida grants

 Division of Historical resources: Small matching historic prerservation grants, special category 
grants

 Di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construction grants 

‒ booklet에는 보조금 명칭, 관련 법령, 지급대상, 지급절차 및 우선순위, 보조금 재원 

및 매칭비율 등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아래 예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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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files.floridados.gov/media/702491/dos-grant-booklet-2020-21.pdf

‒ 특징적으로 매칭 비율에 대한 사항이 지원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The 

Ru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REDI)” 사업의 경우 25:75의 비율로 적용

되었음

‒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를 바탕으로 Florida 

Historical Commission(플로리다 역사 위원회)가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고, 보조사업

자는 반드시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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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는 부서심사(Division of historical resources)와 위원회심사(Florida historical commission)

으로 이루어짐 

‒ 부서심사는 기술평가 위주로 시행되며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적격성 위주로 이루어짐

‒ 위원회심사는 3가지 영역의 평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모 사업(small matching grant)과 관련된 지원 자격, 사업유형, 

선정, 매칭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지원 자격

 카운티, 도시정부, 교육구, 주립대학 또는 주정부 기관 및 비영리 조직과 같은 

공공기관

‒ 사업유형

 역사적, 고고학적 자원을 조사 및 발굴하는 사업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상태평가, 리모델링, 보존 사업 등

 Heritage education, Historical marker 지원 프로그램 등

‒ 사업자 선정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보조금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평가기준으로는 역사적 중요성, 위험, 제안된 사업의 적절성, 조직의 관리능력, 

기술 및 재정자원의 적절성, 주정부 역사 보존 우선 순위와의 호환성, 교육 잠재력, 

경제적 이익 및 결과 등

‒ 매칭(matching)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 매칭을 해야 함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최대 USD 50,000임

 매칭금액 중 25%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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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전광역시 국책 공모사업 실태분석

1. 현황 분석

• 먼저 2018~19년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및 전체 국고보조

사업 대비 공모사업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냈음

‒ 2018년도 기준으로 전남(785개), 경북(776개), 경남(769개) 순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경북(146개), 강원·전북(144개), 경기(143개) 순으로 

나타났음

‒ 2019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수는 경남(796개), 전남(792개), 경북(778개) 순이며, 공모

사업의 경우는 경남(130개), 전북(121개), 경북(117개) 순으로 시행되고 있었음

‒ 경북, 경남 등이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고

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또한 경남(2018년 18.21%, 2019년 16.33%), 경북(2018년 

18.81%, 2019년 15.04%)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전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는 470개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408개)에 이어 하위 2위에 해당하며, 공모사업 수도 59개로 세종(49개) 다음

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2019년 국고보조사업 수는 481개로 절대적인 사업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432개)에 이어 가장 적은 수이며, 공모사업의 수도 49개로 세종

(43개)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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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18-2019 전체/공모 국고보조사업의 수, 비율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지역별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은 단일 국고보조사업임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참여하기 때문에 중복 계수됨

•  또한 2개 연도에 해당하는 연속사업도 포함됨

•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순위대로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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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32.33%로 

전년 대비 0.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전체 국고보조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은 감소하였기 

때문이지만 절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비 금액은 증가하고 있음

‒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충남의 경우 1.62%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대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1조 7,888억 원이고, 지방비는 

5,765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32.23%로 나타남

‒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45.78%), 세종(37.99%), 울산(34.8%), 강원(33.25%)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19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2조 0,857억 원이고, 지방비는 6,619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률은 31.74%로 나타남

‒ 이는 전년대비 0.49%p 감소한 수치이나, 절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늘어

났음

2018 2019

지방비 부담률 지역 지방비 부담률 지역
1 45.78 서울 43.36 서울

2 37.99 세종 36.87 세종

3 34.8 울산 34.18 울산

4 33.25 강원 33.49 강원

5 32.23 대전 33.35 충북

6 32.1 충북 32.8 충남

7 31.88 경남 32.11 전북

8 31.41 전북 31.97 경남

9 31.18 충남 31.89 경북

10 31.04 광주 31.84 전남

11 30.7 경북 31.74 대전

•표 3-1︱2018~19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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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지방비 부담률 지역 지방비 부담률 지역
12 30.56 전남 31.04 광주

13 30.35 경기 30.65 경기

14 30.23 인천 30.32 제주

15 30.15 제주 28.82 대구

16 29.01 대구 27.96 인천

17 29 부산 27.21 부산

평균 32.45 32.33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 2019년도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44.50%로 전년 대비 

1.7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전년도 대비 공모사업 국고보조비가 절대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전년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는 총 5곳이며, 2019년 기준으로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순임

• 대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공모사업비는 1,112억 원이고, 지방비는 514억 원으

로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46.27%임

‒ 광역자치단체 중 9위에 해당하며 전체 광역지자체 평균인 46.29%에 근접한 수치

임

‒ 2019년 기준으로 공모사업비는 1,320억 원이고, 지방비는 615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률은 46.57%로 나타남

‒ 이는 전년대비 0.3%p 증가한 수치이며, 광역지자체 평균인 44.50%보다 높은 비율

로 부담률 순위는 5위로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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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지방비 부담률 지역 지방비 부담률 지역
1 52.68 서울 50.43 서울

2 48.92 인천 48.32 제주

3 48.01 울산 47.88 대구

4 47.55 경남 47.4 광주

5 47.45 부산 46.57 대전

6 47.02 충남 46.46 세종

7 46.7 제주 45.84 부산

8 46.31 전북 44.35 인천

9 46.27 대전 43.69 울산

10 45.65 강원 43.53 강원

11 45.16 경북 42.85 전북

12 45.05 대구 42.51 경북

13 45.04 경기 41.71 경기

14 44.75 광주 41.62 충남

15 44.68 충북 41.59 충북

16 42.9 세종 41.24 경남

17 42.84 전남 40.44 전남

평균 46.29 44.50

• 표 3-2︱2018~19년도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
(단위 :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지방비 부담률만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하여 지방비 부담률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매년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앞의 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2018~19년

만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비 부담이 집중되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대체로 절대적 금액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총사업비 대신 지방비 부담률

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담 정도를 살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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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018~19 지방비 부담률 변화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재구성

• 마지막으로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책 공모사업을 부처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자 함

• 먼저 100억 원 이상 부처별 공모사업을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이었으며, 평균 국비 보조율의 경우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림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평균 공모사업의 보조율이 적게는 44%에서 많게는 70%까지로 50%를 상회하는 

부처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부처 국비 지방비 2019 합계 평균 : 보조율
고용노동부 124,730,300 34,910,356 159,640,656 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00,000 5,300,000 10,600,000 50%

국토교통부 873,525,000 711,671,215 1,585,196,215 53%

농림축산식품부 731,914,000 513,718,505 1,245,632,505 56%

문화재청 16,760,000 16,760,000 33,520,000 50%

문화체육관광부 333,153,000 284,411,244 617,564,244 44%

보건복지부 97,566,000 75,519,255 173,085,255 53%

산림청 52,924,000 36,573,623 89,497,623 62%

• 표 3-3︱100억 원 이상 부처별 공모사업비 •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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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국비 지방비 2019 합계 평균 : 보조율
산업통상자원부 31,600,000 37,377,779 68,977,779 47%

여성가족부 6,334,000 4,057,500 10,391,500 61%

중소벤처기업부 128,687,000 77,394,971 206,081,971 57%

해양수산부 257,212,000 152,507,005 409,719,005 52%

행정안전부 280,021,000 305,000,851 585,021,851 49%

환경부 60,399,000 46,660,000 107,059,000 67%

총합계 3,000,125,300 2,301,862,304 5,301,987,604 55%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경기 및 경북, 전남, 경남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연도 2018 2019
서울 4 5

인천 2 4

경기 10 14

부산 9 7

대구 5 4

광주 3 4

대전 3 4

울산 3 2

세종 1 1

강원 4 6

충북 2 2

충남 5 7

전북 7 10

전남 12 13

경북 11 14

경남 10 12

제주 3 6

합계 94 115

• 표 3-4︱지역 별 100억 원 이상공모사업 건수 •
(단위 : 건)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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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분석

• 언론 분석을 통해 국책 공모사업의 핵심 이슈,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론을 공모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대부분 공모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진행됨

• 국책 공모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사를 중점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 동향을 분석함

‒ 신문기사는 정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정의, 

인과관계 해석, 평가 등의 프레임을 구상함(Reese, 2001)

‒ 공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프레임은 정책 결정이나 기관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 정치인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책 공모사업의 유치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예산확보의 수단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인식되므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시민에게 정보전달을 통한 행정 만족 및 지지 확보(서현식·송인국, 2011)를 

위해 선정 시 대부분 언론 홍보를 실시함

‒ 인터넷 신문의 발달로 신문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의 전달 통로라는 점과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 종합일간지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까지 포함하여 언론동향을 살펴봄

• 공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1년부터 현재(2021년 9월)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국책 공모사업에 관한 신문보도는 293건(중복 제외)임

‒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여 전국종합일간지 및 지역신문 기사 원문 웹크롤링 

실시 후, 중복을 제외한 293건에 대하여 기사 내용 변화를 살펴봄

• 보도시기에 따른 기사 건수는 2011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대전의 경우 2011년 6건에서부터 2016년 36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

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보도량이 다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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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6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뒤 

다시 증가세를 보임

‒ 2017년과 2018년 동안 대전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국책공모 관련 보도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전은 관련 보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그림 3-3︱연도별 보도기사 건수(2011~2021) •
(단위 : 건)

출처 : 빅카인즈(www.bigkinds.com) 

• 보도목적에 따라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보도가 전 기간에 걸쳐 80.55%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동시 사용된 단어를 통해 언론보도의 목적이 홍보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국책 공모사업 선정 및 유치를 위한 노력 정도를 홍보하는 긍정적인 보도내용이 전체 

293건 중 236건으로 80.55%를 차지하였으며, ‘활기’, ‘확보’, ‘투입’, ‘발전’, ‘어려움 

해결’, ‘활성화’, ‘탄력’과 같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음 

‒ 사업 유치 실패 또는 철회와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는 26건으로 8.87%를 차지하였고, 

‘우려’, ‘부작용’, ‘무산’, ‘불신’, ‘질타’, ‘부재’, ‘행정력’, ‘행정미숙’과 같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음

‒ 기타는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국책 공모사업 일정 알림과 관련한 보도 또는 공모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전체의 10.58%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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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경우에도 여러 신문사에서 동일한 기사제목이 나타나고 보도 주체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본문에 서술한 것으로 미루어 전반적으로 보도 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사 내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6가지로 구분 가능하며, 선정과 관련한 홍보 

유형이 75.7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

‒ 국책 공모사업 선정을 홍보하는 기사가 전체 293건 중 222건으로 75.77%에 해당

하고, 대표적인 기사는 2014년 7월 8일에 보도된 “대전시, 국비사업 40억 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유치”이며, 해당 공모의 규모를 밝히면서 청년창업자 지원이 지역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사업 유치 실패 및 철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30건으로 10.24%에 해당하고, 대표적인 

기사는 2018년 5월 17일 보도된 “대전시 잇단 행정미숙 질타 목소리 의료관광 공모

사업 탈락”이며, 공모사업 탈락의 원인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계획서 제출로 파악

하고 행정력 증진이 필요함을 알렸음

‒ 2019년 10월 8일자 보도에서도 “대전시 정부공모사업 연속 탈락 전략 부재...4차

산업혁명특별시 명성 무색”이란 제목과 함께 공모사업 연속 탈락에는 공무원들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기반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유형별 홍보
(선정관련) 비판 영향력

(제도개선) 노력전달 내부
인센티브 기타 합계

건수(건) 222 30 20 15 1 5 293

비율(%) 75.77 10.24 6.83 5.12 0.34 1.71 100

• 표 3-5︱내용유형별 기사 분류(2011~2021) •

‒ 국책 공모사업 제도 변화를 촉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사가 20건으로 

전체의 6.83%에 해당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노력을 

나타내는 기사가 15건으로 5.12%이고,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기사가 1건으로 0.34%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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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공모사업 시작을 알리거나 기간을 전달하는 사실보도는 기타에 해당하며 5건

으로 1.71%임

‒ 특히, 2019년부터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준비사항을 홍보하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1년 2월 18일에 보도된 “대전 유성구, 국비확보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총력” 기사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하는 보고회,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유형 기사 제목

홍보(선정관련)

대전시, 올해 16억 원 규모 바이오융합산업 사업화 지원

이장우 의원, 국토부 공모사업 공사비 23억 2,000만 원 확보

대전시, 생활체육시설 국비 134억 원 확보

대전시, 국비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미래산업 ‘탄력’

비판
번번이 대전시 중기부 공모사업 탈락에 과학기술계 우려

대전시 잇단 행정미숙 질타 목소리 의료관광 공모사업 탈락

영향력(제도개선)
국가 공모사업 전면 개선돼야

“국가공모사업 비수도권 가점제도 반영하라” 정부, 비수도권 외침 들을까

내부인센티브 대전 유성구,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대응

노력전달
박OO 대전시 대덕구청장 “각종 공모사업 지속·적극적으로 도전해야”

市, 국가공모사업 실무전담팀 가동

기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접수 받는다

• 표 3-6︱내용유형별 주요 기사 목록 •

3. 선정기준 분석

• 공모사업이 지역의 인프라와 높은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재정력이 높은 지방정부에 

대한 선정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존재함으로 실제 수도권에 공모사업이 집중되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선정기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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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선정기준 분석을 두 파트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첫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와 

비수도권(이외 14개 광역 단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 둘째, 실제 공모사업 공고 

내용을 분석하여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분석하는 것임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모사업 선정현황

•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국고사업 및 공모사업 수와 비율 평균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성하는 자치단체 수를 고려하면 공모사업의 

사업 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도권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전체 국고보조 평균 사업 수는 607개에서 

612개로 증가하였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96개에서 73개로 평균 사업 수가 감소

하였음

‒ 비수도권의 경우 2018년도 625개, 2019년도 643개로 평균 사업 수가 증가하고, 

공모사업 수는 105개에서 88개로 감소하였음

‒ 대전의 경우 2018년 470개, 2019년 481개로 증가하였고, 공모사업 수는 59개에서 

49개로 감소하였음.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 대비 공모사업 수 비율은 2019년 10.19%로 

전년에 비해 2.36%p 감소함

‒ 2018년과 2019년 모두 전체 국고보조 평균 사업수 대비 공모사업 수 비율은 비수

도권(2018년 16.77%, 2019년 13.64%) > 수도권(2018년 15.82%, 2019년 11.98%) > 대전

(2018년 12.55%, 2019년 10.19%) 순서로 나타남

2018 2019

구분 전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전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수도권 607 96 15.82 612 73 11.98
비수도권 625 105 16.77 643 88 13.64
대전 470 59 12.55 481 49 10.19

• 표 3-7︱수도권/비수도권 국고보조사업의 수 •
(단위 : 개,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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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와 재정규모에 비례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대전과 인구, 재정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와 비교를 

실시함

‒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구 200만 명 미만 광역시를 기준으로 광주, 울산과 유사단체임

‒ 대전은 광주(2018년 475개, 2019년 500개) 및 울산(2018년 500개, 2019년 514개)과 비교

하여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가 2018년 470개와 2019년 481개로 모두 적으며, 공모

사업 수의 경우 2018년은 유사단체 간 비슷한 사업 수를 보였지만 2019년은 감소함

‒ 대전, 광주, 울산 모두 비수도권에 속하는 지자체이므로 비수도권 평균과 비교하면 

2018년과 2019년 모두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 공모사업 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유사단체 간 사업 수 비율을 비교하면 2018년은 광주(13.47%) > 대전(12.55%) > 울산

(12.4%) 순서이며, 2019년은 울산(12.26%) > 대전(10.19%) > 광주(7%) 순서로 나타

나지만 비교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차별성이 나타날 

만큼의 수치라고 보기 어려움

•그림 3-4︱유사단체 간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 수 비교 •
(단위 : 개)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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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대전의 

지방비 부담률은 32.33%임

‒ 수도권의 경우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전년에 비해 35.45%에서 

33.99%로 1.46%p 감소함

‒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31.81%에서 31.97%로 0.16%p 증가함

2018 2019

구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 
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 
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수도권 51,721 29,227 80,948 35.45 60,531 32,422 92,953 33.99
비수도권 24,450 11,070 35,520 31.81 27,109 12,496 39,605 31.97
대전 12,123 5,765 17,888 32.23 14,238 6,619 20,857 31.74

•표 3-8︱수도권/비수도권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
(단위 : 억 원,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대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국고보조금액은 12,123억 원에서 14,23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입된 지방비는 5,765억 원에서 6,619억 원으로 증가함

‒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32.23%에서 31.74%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 > 대전 > 비수도권에서 2019년에는 수도권 > 비수도권 > 대전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5︱국고보조 대비 지방비 부담률 비교 •
(단위 :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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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유사단체인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국고보조 금액과 지방비 

부담률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대전은 국고보조 및 지방비 금액이 울산과 비교하면 2018년과 2019년 모두 크지만 

광주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

‒ 대전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울산 > 대전 > 광주 순서로 유사

단체인 광주보다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높은 편임

•그림 3-6︱유사단체 간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 금액 비교 •
(단위 : 억 원)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공모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비 부담률은 44.5%임

‒ 수도권의 경우 45.50%, 비수도권의 경우 44.28%로 전체 평균 대비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과 같이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2018년 48.88%

에서 45.50%로 3.38%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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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의 경우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2019년 기준 44.28%로 2018

년에 비해 1.46%p 감소하였음

‒ 평균치보다 높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인 

것으로 나타남 

2018 2019

구분 공모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
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공모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수도권 1,261 1,144 2,405 48.88 1,439 1,140 2,579 45.50
비수도권 1,280 1,081 2,361 45.74 1,616 1,235 2,851 44.28
대전 597 514 1,112 46.27 705 615 1,320 46.57

•표 3-9︱수도권/비수도권 공모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
(단위 : 억 원,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대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전체 공모 국고보조금액은 597억 원에서 

70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입된 지방비도 514억 원에서 615억 원으로 

증가함

‒ 대전의 지방비 부담률은 46.27%에서 46.57%로 0.3%p 증가하여 비수도권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세와 반대인 모습을 보임. 2018년은 수도권 > 대전 > 비수도권 

순서에서 2019년 대전 > 수도권 > 비수도권 순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상승하였음

• 그림 3-7︱공모 국고보조 대비 지방비 부담률 비교 •
(단 위: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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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유사단체인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공모 국고보조 금액과 

지방비 부담률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대전은 공모사업 금액의 경우 광주 및 울산과 비교하여 2018년과 2019년 모두 

광주 > 대전 > 울산 순서로 나타나며, 2018년 대비 2019년 공모사업 금액의 증가

폭은 광주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지방비 부담금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모두 광주 > 대전 > 울산 순서이고, 2018년 

대비 2019년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폭이 광주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대전의 경우 공모 국고보조 대비 지방비부담률은 2018년 기준으로 울산 > 대전 > 

광주 순서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광주 > 대전 > 울산 순서로 변화가 나타났음

‒ 대전은 유사단체 중에서 공모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률 변화폭이 가장 작게 나타남

•그림 3-8︱유사단체 간 공모 국고보조 및 지방비 금액 비교 •
(단위 : 억 원)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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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심사기준 분석

•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국책 공모사업 지원 현황 및 심사

기준을 살펴보고자 함

‒ 본 분석은 대전광역시가 6년간 공모사업에 지원 또는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주 

부처, 평가항목, 수행 방식, 지방비 부담 비율 공개 등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정리

하였음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가 지원한 67개의 사업 중 사업비 규모 확인이 가능한 44개의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구분 총사업
(개수)

주최
(부처)

평가항목여부 배점여부 사업유형
○ × ○ × 하드 소프트 혼합

전체 44 11 37 7 30 14 26 12 6

• 표 3-10︱공모사업의 수 및 세부사항 •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도시지역개발분야에서 사회기반시설은 사업내용에 따라 하드인프라(hard infrastructure), 

소프트인프라(soft infrastructure)로 구분가능하며, 이를 차용하여 사업방식을 하드

사업, 소프트사업, 혼합사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함

‒ 하드인프라는 도로, 철도시설, 에너지, 수자원, 항만, 공항과 통신시설과 같은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 기반구축과 관련한 물적자산을 의미(ADBI, 2000)하고, 소프트

사업은 하드사업의 설비와 제도의 효용을 높이는 인력의 교육과 조직화, 도시계획, 

환경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과 같은 제도 또는 행동 요소(ADB, 2014)들로 정의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소프트인프라는 각종 설비나 장비 등을 지칭하는 하드인프라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자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식기반 설계 및 운영방식(이재호, 

2004)을 의미하며, 휴먼인프라 및 사회자본 운용과 관련한 정책, 행정자원, 운용

노하우로도 해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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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하드인프라를 설치하는 하드사업과 교육, 복지와 같은 

소프트인프라를 개발하는 소프트사업,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한 혼합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가 지원한 공모사업의 주최는 과학기술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지흥원을 포함

하여 총 11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한 공모사업의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

부와 행정안전부로 10개씩이었음

‒ 하드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 주최 사업에 지원했으며, 소프트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통신부 주최 사업에 지원했고, 혼합사업의 경우 행정

안전부 주최가 대부분이었음

부처명 하드사업 소프트사업 혼합사업 공모 사업 수
과학기술통신부 1 3 4

국토교통부 5 5

문화체육관광부 1 1

보건복지부 1 1

산림청 2 2

산업통상자원부 9 1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1 2

중소벤처기업부 3 1 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3

행정안전부 1 4 5 10

합계 26 12 6 44

• 표 3-11︱중앙부처 주최 공모사업 수 •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건설 등과 관련한 하드사업이 26개,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

사업이 12개, 혼합사업이 6개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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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사업의 경우, 세 가지 사업유형 중 가장 많은 지원사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2021까지 지원사업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프트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소프트와 하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혼합사업도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사업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하드사업 1 1 4 4 7 9 26

소프트사업 1 5 4 2 12

혼합사업 2 3 1 6

합계 1 2 4 11 14 12 44

• 표 3-12︱사업유형과 연도에 따른 구분 •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사업유형과 사업비 규모에 따라 공모사업을 구분하면 100억 원 이상 사업이 총 11개,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총 22개, 10억 원 미만 사업이 총 11개로 대부분 

사업이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음

‒ 하드사업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은 10개 사업,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은 

14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2개임

‒ 소프트사업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은 1개 사업,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은 5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6개임

‒ 혼합사업은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없으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은 3개, 

10억 원 미만은 3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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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하드사업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선정

2018년 충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신청 시내버스 승객안전사고 zero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수소전기 
부품 원스톱시험·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

탄소배출 저감형 고효율 
중대형개질기 기술개발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2019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2018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2021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2021년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2021년 해외 
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기술
개발사업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201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

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

2019년 
바이오가스활용수소융복합충
전소사업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2차

소프트사업 2020년도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

2020년 추진과제(신규·확산) 
주관기관 공모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지원

• 표 3-13︱사업유형과 사업비규모에 따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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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회현안지능정보화과제 
공모

2021년 
사회현안지능정보화과제 공모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2020년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자격 
확인 재정지원 1

2020년 전국 
외국인근로자풋살대회 개최 
지원

2020년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2017년 
녹색도시우수사례공모

2019년 
녹색도시우수사례공모

혼합사업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1(다문화이주민+센터)

2019년 
저출산대응모델육성공모사업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2 
(집중거주지역기초인프라조성사업)

2019년도 ICT-문화융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2020 자치단체협업지원사업
2021년 
지자체저출산대응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합계 11 22 11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심사기준 또는 평가항목을 제시한 사업은 제시한 사업이 37개 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이 

7개로 15.91%의 사업이 평가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드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 사업 10개 중 9개 사업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

하였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 15개 중 13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2개 

중 1개 사업이 선정기준을 제시함

‒ 소프트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 사업 1개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었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 4개 중 3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6개 중 5개 사업의 선정

기준을 확인함

‒ 혼합사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 3개와 10억 원 미만 사업 3개 

모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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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100억 원 이상

사업명 선정기준

하드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선정

지역산업 적합성 지역사업의 적합성

지역사업기획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시급성

지역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기 구축장비활동도

기존사업과 중복성

지역사업 정책성

산업부 지역 정책 부합성

지역 균형발전 부합성

파급효과 및 경쟁력강화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기술성

연구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안전관리방안적정성

• 표 3-14︱사업유형별 평가항목 제시 구분 •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은 평가항목으로 지역스토리텔링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과 문화소외지역 여부를 제시하였고, 하드사업 대부분 지역산업의 적합

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지자체 간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기보다 

선정 시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장치이자 효과성을 높이

려는 방안에 가까움 

‒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및 국고

보조 균형성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이 유리할 수 있는 항목이

지만 분석사업 중 1개 사업에 불과하였음 

‒ 모든 유형의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자체의 재원조달 방안 및 지방비 매칭 규모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사업유형 간 차별점은 하드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가능성과 계획성이 공통적인 기준이었고, 소프트사업과 혼합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의 

효과성과 지자체의 의지가 빈번하게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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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입지 접합성 수소산업 연관성, 부지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전략, 사업관리방안, 중장기발전방안

사업수행능력 기관성격 및 유사사업수행실적,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운영방안의 합리성

지자체 추진의지 지자체의 재원조달계획 및 지원내용, 주민수용성

2018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
2019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

2021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지속성 및 구체성

숲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선행여부(선정 후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

접근성, 개방성, 이용성, 재정자립도 

전체 사업비 중 식재비 비중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총괄) 내용의 충실성과 타당성

※ 사업제안서(총괄)에 ｢조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부지확보 여부

수소버스 연계 전략의 
적절성

수소충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수소생산·저장·운송 설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전문성, 수행 
인력확보 및 역량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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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운영방안

해당 지역 수소산업 기여도

2021년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기대효과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지역산업 적합성 지역사업의 적합성 대상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 성장성

지역사업 기획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사업구성, 
추진체계의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참여도 및 
지방비부담

수요조사 등 기업기관의 
참여정도, 매칭규모, 
절차준수 성실도

기 구축장비활동도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장비기능 개선노력

기존사업과 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및 차별성 
여부

지역사업 정책성

산업부 
지역정책부합성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및 산업부 추진업무와의 
부합성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지역균형발전부합성 및 
국고보조의 균형성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경쟁력 제고,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2018년 충남권역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신청

운영역량 및 
건립환경

의료기관 평가 성적

의료인력 및 치료사 수

미충족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

재활병원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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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 계획

비전 및 장기 발전 방향

운영계획 타당성

재정운영계획의 안정성

조직 및 
인력수급계획

의료인력 수급계획

다분야 진료연계 체계 구축

시설 및 장비

부지 확보 계획의 타당성

시설계획의 타당성

의료장비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지역사회 재활의료 자원과의 연계 수행 계획

자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의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현장평가

자료의 사실성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파급 효과 정도

사업추진 의지 단체장과 행정의 지원 의지

서면평가

사업목표의 적절성

명확한 사업 추진 목표의 
설정

지역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

실현가능성

사업의 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지자체의 사업진행 역량 및 
의지

기대효과

지역발전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주변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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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합리성 및 운영방안의 
효율성

관련 이해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

가점 장기미집행 조성 면적 등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부지확보 여부

수소버스 노선 및 충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수소추출·저장·운송 설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전문성, 수행 
인력확보 및 역량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운영방안

해당 지역 수소산업 기여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업 필요성

1-1. 현황 진단

밀집지역 현황 진단의 
적절성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지정 가능성 등 낙후 
정도

1-2. 사업 필요성

스마트 플랫폼 조성 목표 
및 필요성

기업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

사업 추진전략 2-1. 사업의 실현 사업계획, 실행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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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2-2. 앵커기업 
투자

앵커기업 투자 규모 및 
역할의 적절성

2-3.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실행전략의 적절성

스마트플랫폼 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2-4. 사업추진 
의지

지방비 매칭 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공간 조성·운영 
전략

3-1. 접근성 조성지의 입지 및 접근성

3-2. 조성전략

조성지 부지·시설 등 확보 
계획

스마트플랫폼 내 장비 구성 
및 공간의 적절성

스마트플랫폼 조성 시 인근 
지역과의 연계 전략

산업부, 국토부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성

3-3. 운영전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중장기 운영전략

지속가능성

4-1. 지속 가능성 사업 완료 이후 민간 참여 
등 지속적인 확장성

4-2. 파급 효과

플랫폼 조성을 통한 지역 
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타 기관과의 연계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성적 
파급효과

2021년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목표

최종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창의성

단계별·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개발내용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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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수행체계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 수·산학연구성 등) 
및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신규인력 채용의지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연구개발성과 활용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 경험) 및 
관리능력

연구윤리 수준

201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 만들기사업

&
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 만들기사업

지역여건
하드웨어

지역스토리텔링의 차별성 
및 활용가능성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 
보유 여부 및 적합성

휴먼웨어 지자체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지역

사업계획 적절성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지자체연계 협력도 및 
지속가능성

사업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사업파급 
효과정도

2019년 
바이오가스활용 
수소융복합 
충전소사업

기술성
목표의 타당성 및 도전성

실증운영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1차

&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2차

추진 필요성 스타트업 타운 조성의 
필요성

공간전략 개방성
기존의 교통 인프라 또는 
향후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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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 

(기업지원인프라) 
후보지인근지역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분포현황, 
연구개발전문기업 등 
R&D인프라현황

(생활형SOC)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지정현황 
또는 향후 지정을 통한 
타운 내 생활형 SOC 
조성계획

지속가능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타트업 타운과 
지역개발과의 연계

운영전략

실현가능성

스타트업 및 지역혁신기업 
유치 계획

연구개발전문기업, 
2nd부설연구소 등 
혁신인프라 유치계획

대응자금(현금+현물의 규모)

지자체 의지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의 적극성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그린
디지털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절감방안, 
친환경적 건축요소반영 등 
친환경적 타운 조성방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타운의 디지털化 방안

1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지역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

사업계획의 구체성

마이스산업의 활성화 기여도

사업추진체계 적절성

지자체 추진의지

지역 마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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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소프트

2020년 추진과제
(신규·확산) 주관기관 

공모

효과성 과업의 효과성

공공/공익성
서비스 및 적용기술의 공공 필요성

서비스 및 적용기술의 공익성

파급성
정부/공공 등 기관활용도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 

추진의지 및 
준비수준

자체부담금 투자의지(비율별 배점)

추진여건 및 인프라 등 준비수준

실현가능성
과업의 이해도 및 구체성

적용기술의 적합성

2021년 
사회현안지능정보화 

과제공모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타당성

사업수행내용의 
적합성 차별성

사업수행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내용의 연계성. 차별성

사업수행내용의 
우수성 사회현안 해결서비스 적용기술도입 및 구현가능성

서비스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사업수행 및 종료 후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자체·민간부담금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자부담금투자 등 사업비펀딩규모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결과활용 및 
파급효과 성과홍보계획 및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수행협력을 
위한 적극성

사업추진시 전문가활용, 협의체구성, 
유관기관협력 등 적절성

상생협력, 
사회적가치구현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2020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 

재정지원 1

적정성

적극성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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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연고산업 경쟁력

전통성

산업여건

중소기업 중심산업

지역특구 연관성

사업내용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현안 지능정보화 
과제공모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차별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내용의 연계성·차별성

사업수행 내용의 
우수성 사회현안 해결서비스 적용기술도입 및 구현가능성

서비스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사업수행 및 종료 후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자체·민간부담금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자부담금투자 등 사업비펀딩규모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결과활용 및 
파급효과 성과홍보계획 및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시업수행협력을 
위한 적극성

사업추진 시 전문가활용, 협의체구성, 
유관기관협력 등 적절성

상생협력, 
사회적가치구현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2020년 전국 
외국인근로자 풋살대회 

개최지원

유치목적

예산집행계획(후원금 2천만 원)

대회운영방식

개최경력

지역 및 국제행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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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시우수사례공모

공통
조성관리 계획성 도시림 조성계획 수립

도시숲사랑현장 
캠페인 실행

도시숲사랑현장 캠페인 
실행여부

도시숲조성

규모 및 
시설물관리

도시숲 면적

안내표지판, 수목표찰 설치

네트워크 구축 주변산림과의 연결성

접근성 인근주거지역과의 접근성

사회문화적기능
주민교류 지역문화행사

이용활성화 도시숲 프로그램

경관적기능
친환경성

경관위해성

유지관리
관리적절성

시민 등 참여수준

생태적 건강성

가로수 자체의 
안정성

생육상태

다양성

생육환경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

녹도조성

주변 대규모 녹지와 연결성

사회문화적기능

대표성
수종

통일성

안정성 가로수보호시설

가시성

경관적기능 경관평가

유지관리
관리적절성

시민 등 참여수준

2019년 
도시우수사례공모

도시숲조성
규모 및 
시설물관리

도시숲 면적

안내표지판, 수목표찰 설치

기반여건 도시숲 조성 기반

사회문화적 기능
주민교류 지역문화행사

이용활성화 도시숲 프로그램

경관적기능
친환경성

경관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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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관리적절성

시민 등 참여수준

생태적 건강성

가로수 자체의 
안정성

생육상태

다양성

생육환경

주변녹지와의 
연결성

녹도조성

주변 대규모 녹지와 연결성

사회문화적 기능

대표성
수종

통일성

안정성 가로수보호시설

가시성

경관적 기능 경관평가

유지관리
관리적절성

시민 등 참여수준

사업유형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혼합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1 
(다문화 이주민+센터)

&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2 
(집중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지역 특성 반영

지자체 추진 의지 및 자체 예산 확보

수요자 의견반영 및 참여도

사후 관리계획

창의적인 사업내용

모범사례로 발전 및 확산 가능성

다문화 인식 개선 기여도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인구감소지역(가점)

2020 자치단체협업 
지원사업 사업의 타당성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 취지 및 내용 이해도

현황·문제점 분석 정확성 및 사업을 통한 해결 
가능성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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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조직·인력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체재원 매칭비율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홍보 및 사후 관리·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주민(서비스 수요자) 의견반영 노력도

적극적 추진 의지(해당 자치단체 역점사업, 기관장의 
관심도 등)

협업의 구체성

주관·협조기관의 역할 명확성

협조기관의 추진 의지(예산분담, MOU 체결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 등 추진체계 
구성

협업의 난이도(다수 자치단체·기관 참여, 조례 제·개정 
필요 등)

효과성

사업 시행 전·후 주민서비스 개선도(대상 확대, 
서비스 질 제고 등)

협업을 통한 효과적 자원 활용도
(예산·인력 투입 절약 등)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가능성 등

1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

저출산 대응정책
계획의 우수성 지역특성, 지역자원, 

공동체연계 등

추진의지 인력 및 예산지원,
향후 운영계획 등

특교세 사업내용

효용성 기존 인프라 활용여부, 
거점 역할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등

창의성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확산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주민체감도 수혜자의 만족도 고려 여부

가점 민간참여 확대 계획‧운영방식의 적절성, 
구체성, 효과성 등

2019년도 
ICT-문화융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사업의 이해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 내용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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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완성도

목표시장, 이용자, 서비스 등 환경분석 수준

사업정량/정성목표, 추진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ICT와 문화분야와의 융합 및 협업수준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우수성

과제의 융합적차 별성 및 독창성 보유

유사제품·서비스의 대비시장 경쟁력 보유

지재권 등 보유여부, 과제의 확장 등 파급효과

사업화 가능성

수요처 및 공급계획의 구체성 

개발완료 후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화경험, 제휴 등 파트너 보유 여부

과제 수행 능력

투입 인력의 규모, 기술수준 등 전문성

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수행경험정도

개발계획,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의 타당성

일자리 창출
신규채용실적 및 추가채용 계획여부

본사업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계획여부

2021년 지자체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업적정성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추진체계 적절성 계획수립(주민참여),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사업효과성 사업의 효과성, 성과관리, 확산가능성

주체역량 추진의지, 지방비 확보계획

[가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여부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부처별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제시한 사업은 30개이며, 행정안전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순서로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공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하드사업에서만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소프트사업과 혼합사업에서만 배점기준을 제시하였음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제시한 사업이 30개 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이 14개 사업

으로 31.82%에서 구체적인 배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배점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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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하드사업 소프트사업 혼합사업 배점공개
사업 수

과학기술통신부 1 2 3

국토교통부 5 5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1 1

산림청 2 2

산업통상자원부 7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1 2

중소벤처기업부 1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행정안전부 2 5 7

합계 16 8 6 30

• 표 3-15︱부처별 배점공개 공모사업 수 •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공모사업 44개 중 29개 사업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은 19건에 불과하였고, 지방비 부담 비율이 가장 많은 구간은 30% 

이상 60% 미만으로 10개였음

‒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부담여부 또는 차등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도 10개로 높은 수준이었음

구분 없음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100% 기타

하드사업 8 2 9 8

소프트사업 1 1 2 2

혼합사업 4 1

전체 9 7 10 2 10

• 표 3-16︱지방비 부담 비율 공개 현황 •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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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사업수행 방식을 제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직접 수행 방식은 8건, 민간 

수행 방식 1건, 혼합 27건으로 총 44건 중 36건으로 약 81.82%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직접 민간 혼합
전체 8 1 27

• 표 3-17︱사업수행 방식(직접/위탁 여부) •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특이사항은 공모사업의 우대 및 감점 현황에 대해서 안내한 내용을 의미한 것으로, 

가점 영역에 대한 논의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음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 가점을 부과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주최였음

‒ 우대 및 감점은 3점 또는 5점 이내로 부여되는데, 단순히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점수를 

기재하고, 어떤 평가 항목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임

부처 사업명 우대사항 점수 항목

행정안전부

2019년 저출산대응모델육성 
공모사업 가점 10  계획 및 운영 계획 수립 시 

민간참여 확대

2021년 지자체저출산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경진대회 가점 3  인구감소지역 여부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1/2 가점 5  인구감소지역 여부

국토교통부

2019~2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가점 20  장기미집행 조성 면적 등

2021년 해외 
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 

기술개발사업

우대 및 
감점 -  평가항목 명시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우대사항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지원

우대(5점) 및 
감점 -  평가항목 명시 없음

• 표 3-18︱우대 및 감점 세부 사업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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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우대사항 점수 항목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우대사항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선정 가점 5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우대 및 
감점

3점 
이내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19년 바이오가스활용 
수소융복합 충전소사업

우대 및 
감점

5점 
이내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우대 및 
감점

3점 
이내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우대 및 
감점

5점 
이내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1년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우대 및 
감점

5점 
이내  평가항목 명시 없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8~20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우대(5점) 및 
감점 -  평가항목 명시 없음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실태분석 결과 종합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모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

다는 실증 결과는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제주,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전년도 대비 지방비 부담률 

증가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음

• 둘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공모사업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도 약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지역 인프라와 우수한 재정력으로 인해 공모사업의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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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비수도권에 경우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2019년 기준 44.28%

이나 평균치 보다 높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18년 대비 공모사업의 선정 수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률이 크다는 것이 특징이었음

• 셋째, 유사자치단체 간 비교를 통해 공모사업이 인구와 재정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불균형이 나타남을 확인

‒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나 대전은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 국고

보조사업의 수와 보조사업 금액이 적고, 지방비 부담률은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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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책 공모사업 합리적 개선방안

• 국책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관, 해외사례 검토 및 실태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지방비 부담 완화 

• 공모사업 매칭수준에 있어서 일반 국고보조사업보다 지방비 부담이 약 12% 가량 높음

(2019년도 기준)

• 소규모 공모사업도 많기 때문에 전체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약 44%로 나타났으나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훨씬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별 전체 지방비 부담률은 약 55%로 2조 3천억 원 규모임

‒ 고용노동부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모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70%, 약 390억 원이 

소요되었음. 그 다음 환경부의 67%, 약 46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 대규모 국책 공모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 이상의 지방

비를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주장을 일견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공모사업 공고 당시 5:5의 매칭 

비율일지라도 선정을 위해서 더 높게 써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 부담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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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며, 

단순히 지방비를 더 높게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는 등의 재원분담 

불균형 행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 균형발전 측면 선정기준 적용

•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지역 균형을 위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지역 인프라 우수한 재정력을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에 관한 고려가 부족함

‒ 우대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역감소지역을 반영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유일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 자체를 

재정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유일함

•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이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3. 선정기준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선정기준 및 절차를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실태분석 결과, 44개 전체 공모사업 중 배점을 공개하지 않는 공모사업이 14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9개임 

‒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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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 사전 준비기간 제공

•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지방자치단체 준비기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검토 결과 공모사업 제안서 모집 기간이 사업별로 매우 상이했음 

‒ 최소 1주일(국민참여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행정안전부)에서 최대 12주(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르기까지 공고 기간이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

났음

‒ 이러한 선정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사업

부서의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인지 고려해야 함 

‒ 단순히 1~2주 등 공고기간이 주어졌을 때, 예산부서와의 검토 없이 공모사업이 진행

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음

‒ 또한 사전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기존 인프라와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잘 작성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 정보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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